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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헌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국민생활의 최고 도덕규범이며 정치생활의

가치규범”으로서 정치와 사회질서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에게 이러한 헌법적 약속의 의미를 환기하고 이를 상식적 행위규범으로 삼

아 시민생활을 영위하는 시민의 민주적 역량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초는 헌법에 두어야 하고, 이로써 민주시민

교육은 헌법의 기본지식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시민으로 하여금 민주시민이 되게

하는 핵심덕성을 공동체 기본규범인 헌법을 통해 도출한 헌법적 시민성

(constitutional citizenship)에 대한 교육이어야 한다.

한편 헌법적 시민성은 개인으로서 시민이 공사영역에서의 자율성을 함양하고

정치적 능동성을 권리이자 의무로서 자각하는 것은 물론 공공복리에 입각하여 안

전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인 사회권과 그에 상응하여 공공복리를

위해 사유재산을 비롯하여 개인의 권리 행사를 절제할 의무가 조화로이 구현될

수 있는 헌법실천의 과제가 된다.

나아가 헌법적 시민성은 국가와 사회의 최고규범인 헌법에서 헌법계약의 방식

으로 이미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이므로 헌법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한

다. 시민의 약속인 헌법이 내포한 가치와 그 구현을 위한 기본원리들은 시민생활

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현안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기본지침이 되며,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최소한의 인식을 공유하여야 한다. 첫째, 다양성은 전제

이지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 둘째, 헌법적 가치질서에 입각하여 참여자의 선택과

필요가 실현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민주공화국의 최고규범인 헌법에 비추어 본 시민교육의 원론적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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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주권재민(主權在民) 원리에 입각한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헌법공동체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공화국의 존속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공동체 구성원인

시민이 타자지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왕정(monarchy)이나 귀족정(aristocracy)

과는 달리 시민이 자기통치(self-government)의 주체가 되는 민주정(democracy)

을 중심으로 한 국가형태인 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에서 시민이 스스

로의 지위를 자각하고 공동체의 최고권력자인 주권자의 실체를 구성하기 위하

여 시민으로서의 덕성과 역량은 필요불가결하고, 이처럼 시민에게 요구되는 자

질은 천부적・자연적 산물일 수만은 없고 공동체에서의 교육에 의해 형성되어

야 할 부분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시민이 정치・경제・사
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시민생활을 문명화된 조건 속에서 성숙하게 높은

수준에서 향유하고 그 결과 민주공화국이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민주적 자치

라는 양대 기본가치를 높은 수준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

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기본과제인 것이다.1)

1)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최초 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장은 1919.4.11. 공포 당시 10개의 조문으

로 된 약식헌법이다. 이 헌장은 한반도를 배경으로 하는 정치공동체로서는 처음으로 민주

공화제를 표방한 것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큰데 제6조에서 납세와 병역의 의무 외에 교육의

의무를 대한민국 인민의 기본의무로 선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공화제에서 시민의 교육

이 가지는 공적 가치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임시헌장의 정신은 제헌헌법 제

16조에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적어도 초등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계승

되었고 현행 헌법에서도 그 골간은 유지되고 있다.

요성을 고려할 때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일부 편향적 교육방법과 운용상의 문

제를 사회적 합의의 부재의 탓으로 돌리면서 민주시민교육의 축소나 폐지를 주장

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헌법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오히려 그 운용상의 문제를 정면에서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그 자체인 헌법

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분열적이고 갈등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정치사회적 기본토

대를 구축하는 올바른 대안임을 유념해야 하는 것이다.

주제어 :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헌법교육, 사회적 합의, 시민성, 헌법적 시민성



헌법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 김종철  3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시민인 대한국민은 올해로 제45주년을 맞이하는 부

마민주항쟁, 제44주년을 맞이하는 광주민주화운동과 제37주년을 맞이하는 6월

항쟁 등 시민의 직접행동에 의해 권위주의 독재체제를 청산하고 민주공화국의

분수령을 쟁취해온 자랑스런 민주화의 역사를 가졌으므로 시민교육에 필수적

인 역사적 자산이 비교적 풍부하다고 자부할 만하다. 특히 근래에도 2017년 촛

불혁명이라는 광장정치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였기에 우리의 민주화 역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매우 높다. 나아가 정당법과 공선법의 개정을 통해 정당연

령이 16세로2),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18세3)로 확대되어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가 획기적으로 강화됨으로써 능동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범위가 법적으로 더욱 확대되었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이 보다 공고화된 우리나

라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한편, 자랑스런 민주화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제는 국내

외의 환경변화에 따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여전히 청산되지

않고 있는 권위주의 체제의 유산을 극복하는 제2의 민주화를 필요로 하는 다

양한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중앙집권적 헌정체제와 권력구조를 더욱

분권화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견제적・균형적 민주주의(contestatory
and balanced democracy)를 공고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헌정개혁이 요청된다.4)

전지구적으로도 기후위기와 전지구적 감염병위기는 물론 정보화와 유전공학의

발전 등에 힘입어 다양한 생존위기와 사회관계의 변화가 확대되는 한편으로

신냉전체제가 부활하는 등의 체제변동적 요소가 국민국가 단위를 중심으로 형

성된 전통적인 민주공화국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

다. 이러한 국내외적 변화로 야기되는 민주공화제에 대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발현되는 국민의 직접행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일상정치의 안정적 제도화를 이끌 수 있는 헌법제도를 정비하고 그에

걸맞는 정치문화와 사회문화의 성숙을 도모해야 한다.5) 민주시민교육이 이러

한 새로운 과제에 대응해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2) 2022.1.22. 개정된 정당법 제22조 제1항.

3) 선거권은 2020.1.14.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의원과 단

체장 각각의 피선거권은 2022.1.18. 개정된 같은 법 제16조 제2항과 제3항.

4) 이러한 헌정개혁의 과제에 대하여는 김종철・이지문, “공화적 공존을 위한 정치개혁의 필

요성과 조건: 정부형태 개헌론을 넘어서”, 세계헌법연구 제20권제1호, 2014, 63-92쪽; 김

종철, “권력구조 개헌의 기본방향과 내용 – 견제적・균형적 민주주의론을 토대로”, 법학

평론 제8권, 2018, 76-121쪽.

5) 김종철・이지문, 앞의 논문, 2014,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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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구동구권이나 남미의 사례에서 보듯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

하는 포퓰리즘(populism)의 위기로부터 민주적 법치국가를 수호하기 위하여 시

민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입장6)이나 포퓰리즘은 물론 반자유주의(illiberalism)나

권위주의(authoritarianism)의 파도에 맞서 자유민주적 입헌주의를 지키고자 하

는 ‘헌법실현의 조건’으로 시민교육의 의의를 강조하는 견해7)도 경청할 만하다.

그러나 정작 학교교육은 물론 ‘학교 밖 교육’에서 시민의 덕성과 역량을 함

양하기 위한 시민교육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다.

이 글은 민주공화국의 최고규범인 헌법에 비추어 본 시민교육의 원론적 필요

성을 전제하면서 그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소재로 헌법에 기초한 시

민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정치적 고려에 의

해 함부로 축소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시

민교육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분열적이고 갈등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정치사회적 기본토대를 구축하는 올바른 대안임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둔다.

Ⅱ. 시민교육의 의의와 범주: 헌법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

1. 시민교육의 의의와 민주시민교육과의 관계

오늘날 시민교육(civic education)은 민주시민교육의 차원에서 현대화되어왔

다. 일반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은 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

한 교육(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8)으로 정의된다. 공동체 구성원

이자 주권자인 시민9)이라는 개념이 소속원의 형식적 자격만을 징표로 삼지 않

6) 박진완, “민주공화국에서의 시민교육 — 포퓰리즘에 대한 헌법이론적 측면에서의 검토를

중심으로 —”, 세계헌법연구 제28권제2호, 2022, 188-197쪽.

7) 김선택, “헌법실현의 조건으로서의 시민교육”, 김선택/홍석노/오정록/윤정인, 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 , 도서출판 푸블리우스, 2020, 제2장.

8) 심성보,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 (계명대)한국학논집 제67호, 2017, 98쪽.

9) 우리 헌법에는 시민이라는 개념대신에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시민과 국민의

개념적 구별에 대해 다양한 해석론이 있을 수 있지만 헌법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의 차원

에서는 양자를 특별히 구별할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인다. 시민혁명을 계기로 하는 근대시민

국가의 등장과 함께 시민은 경제적 시민(bourgeois)과 정치적 시민(citoyen)으로 구별되기

도 하였지만, 현대국가에서 시민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시민, 즉, 국가와 같은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을 일컬어 왔고 공동체의 최고규범인 헌법에서 그와 같은 뜻으로 국민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경제적 시민과 정치적 시민의 구별에 대하여는 Michael S.

Aßländer and Janina Curbach, “Corporate or Governmental Duties? Corporate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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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동체의 민주적 운용에 참여할 실질적 역량과 권리와 의무 및 덕목을 통

칭하는 시민성(citizenship)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관점10)에서는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이어야 하므로 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치환가능한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충분하다. 민주주의를 근대사회의 기초로 구축한 서구에서 봉건시대의

신민(subject)과 구별되는 능동적 주체로서 근대적 시민개념을 창출했다는 역

사적 맥락에서 보더라도 시민의 기본적 요소가 그 민주적 덕성에 있음을 확인

할 수도 있다.11)

한편, 민주시민교육은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의 질곡을 반영하여 특정 시민

단체나 정치세력의 ‘의식화’ 교육의 동의어로 이해하는 정치사회적 현실12)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로 불필요한 이념적

갈등의 소재가 되기보다 오히려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시민교육’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제안되기도 한다.13)

그러나 시민교육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과 방법에 대한 준거를 설정하는 차

원에서 시민교육을 곧 민주시민교육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지는 장점을 쉽게

무시할 것도 아니다. 우선 시민의 개념에 민주성과 같은 실질적 조건이 내포되

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접근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적으로 일반화

하여 정당화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공동체의 구성원

을 시민이라고 할 때 당위적・규범적 차원에서 시민의 민주적 역량을 요구한

다고 하더라도 현실 속에서 이를 담보해 낼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하는 것은 쉽

지 않다. 나아가 시민의 민주적 역량의 부족을 빌미로 시민적 지위를 박탈하는

억압의 도구로 시민성을 ‘과잉도덕화’할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14) 따라서 실질

From a Governmental Perspective”, Business & Society, Vol. 56, Issue 4, 2017,
pp.619-621).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두 용어를 맥락에 따라 혼용하도록 한다. 예컨대 헌법

의 규정이나 헌법원리적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헌법이 사용하는 국민이라는 용어를 원

칙적으로 사용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나 의무, 그 실질적 덕목을 결합하는

용어나 이를 위한 교육의 유형을 지칭하는 경우 등에는 시민이라는 용어를 원칙적으로 사

용하면서 관련 논의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혼동의 여지가 적은 경우 두 용어를 혼용하도록

한다.

10) 심성보, 앞의 논문, 2017, 94-95쪽.

11) 장은주, “한국의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 장은주 외, 우리는 시민입니다 , 피어나, 2020,

48-49쪽.

12) 예컨대, 정성국, “인사말”, 민주시민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의원 김기현・한국교원
단체총연합・한국교육정책연구소 공동주최 토론회 자료집(2022,11.21), 5-6쪽.

13) 장은주,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의 방향과 제도화의 과제”, 시민과 세계 통권

제34호,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19, 102쪽 각주 5.

14) 장은주, 앞의 글, 2020, 5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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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시민개념에 집착하다가 특정 구성원에게 시민의 자격에서 자의적으로 박탈

할 수 있는 위험을 제어하기 위하여 소속원의 ‘형식적’ 자격만을 시민으로 정

의하고, 그 시민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감당해야 할 권리와 의무의 성격을 명

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식어로 ‘민주’를 덧붙이는 방

식 – 즉, 민주시민으로 통칭하는 방식 - 이 가지는 현실적 유용성이 적지 않

다.15)

무엇보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공동체에서 그 구성원인 시민이 갖추어야

할 시민성의 덕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민주시민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민주’

에 대한 특정 정치사회세력의 감성적이고 왜곡된 거부감을 이유로 쉽게 폐기

하기 어려운 원칙적 개념이기도 하다. 헌법의 유권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우

리 헌법의 인간상을 민주시민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16)도 바로 이와 같

은 원칙론적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17) 결국 모든 시민은 시민성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부과 받고

향유하게 되는 개념과 체계가 보다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

2. 헌법의 의의와 헌법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의 본질

현대 민주공화국은 공동체 최고규범인 헌법에 민주공화제의 기본이념과 원

리 및 제도를 성문화하는 입헌국가 혹은 헌법국가(constitutional state)가 일반

화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향유하는 개인과 다양한 결

15) 예컨대, 시민교육의 목표 내지 지향점을 보다 선명히 하는 유용성에 입각하여 민주시민교

육을 이해하는 경우로는 음선필,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시론”, 제도와 경제 제7권

제3호, 2013, 71쪽.

16) 헌재는 헌법의 인간상을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생활을 자신의 책임하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

로 전제한 바 있다(헌재 1998. 5. 28. 96헌가5, 판례집 10-1, 541, 555). 헌재의 이와 같은

민주시민에 대한 정의는 과도하게 개인주의적 관점이 강조되고 공동체에서 시민의 민주

적 자치와 관련한 요소가 소홀히 된 문제가 없지 않지만 개념론상 시민교육이 민주시민

교육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로는 손색함이 없다.

17) 한편, 이처럼 시민성을 입헌주의적 주권자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자신

이 스스로 창조한 정치적 공동체 안에서 자율적 판단과 합리적 선택에 따라 행동하는 주

체이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연대와 책임을 동시에 지면서도 특히 주권자로서 자신이

창조한 국가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는 존재”로 ‘헌법적 시민’을 상정하고, 이를

시민교육 혹은 민주시민교육의 권리주체이자 의무주체로 제시하는 견해(홍석노, “헌법적

시민과 시민교육을 받을 헌법적 권리”, 고려법학 제86호, 2017, 278-281쪽) 역시 ‘민주’

라는 수식어를 통해 시민성의 속성을 명확히 하는 교육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의의를 살피

는 것과 동일한 취지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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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를 중심으로 다원주의에 입각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초로 하는 민주

공화국에서 민주시민교육은 공동체의 주권자인 시민들로 하여금 민주공화헌법

이 표방하는 가치와 헌법이 규정하는 정치과정의 여러 절차와 규범들을 습득

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으로서,

입헌적 민주공화국의 유지・발전을 위한 불가결한 요소이지 어느 한 진영의

이념을 표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더더구나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국가에서 다원주의를 부정하는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치적 통합과 사회경제적 통합의 공통적 토대는 반

드시 필요하다.18) 만일 그러한 공통의 토대가 없다면 국가는 통일체로 존재할

수도 없고 오로지 모두의 모두에 대한 투쟁과 같은 약육강식의 반문명적 조건

만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결국 입헌적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공존・공
생・공영할 수 있는 공동의 가치규범이자 행위규범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사

회적 합의의 기초는 국가와 사회의 기본규범인 헌법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헌법의 본질적 위상을 헌재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있다.

“헌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국민생활의 최고 도덕규범이며 정치

생활의 가치규범으로서 정치와 사회질서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사회에서는 헌법의 규범을 준수하고 그 권위를 보존하는 것을 기본으

로 한다. 우리 국민은 이러한 헌법적 약속을 알고 있으며 이 상식으로 정

치와 사회를 보고 비판하는 높은 의식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

한다면 사회적 혼란과 가치관의 혼동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기초적인 원리와 현실을 망각하고, 헌법규범을 정치

적으로만 이용하고 현실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의 권위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토착과 기본권 보호에 차질을 가져왔고 그것

이 정치적 사회적 불안의 요인이 되어왔다.”19)

헌법을 국가와 사회의 기본규범으로 수용할 때 헌법의 지침이 지배하는 민

주공화국의 구성원인 시민이 갖추어야 할 민주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민주시

민교육의 내용과 방법 또한 이 기본규범의 지침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

헌법은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면서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

18) 헌법에게 실현이 기대되는 정치적 통합과 사회경제적 통합의 과제에 대하여는 전광석,

“헌법과 국민통합”, 법제연구 제30호, 2006, 7-33쪽.

19) 헌재 1989.9.8, 88헌가6, 판례집 제1권, 199, 2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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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복지주의와 같은 기본원리와 그 실현에 기여하는 다양한 헌법제도들

의 일관체제이다. 입헌적 민주공화국의 실현 주체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이러한 헌법적 이념들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원리 및 헌

법제도와 조화를 이루면서 수행되어야 하며, 바람직한 민주시민교육은 헌법의

이념・원리・제도들의 내용과 그 실현 절차에 대한 ‘보편적’ 지식을 습득케 하

고 그러한 공유된 지식에 기초하여 비판적이고 성찰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하

여 사회・경제・문화생활을 영위하는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democratic capacity)
함양을 목표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3. 헌법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

1) 헌법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의 유형과 공통과제

민주공화국을 구성하는 공동체의 기본규범인 헌법은, 각자가 지향하는 정치

적 이념과 무관하게, 다양한 정치적 이념을 정치과정을 통해 실천함에 있어서

존중하고 준수해야할 기본적인 가치와 절차를 담고 있다. 따라서 헌법은 민주

시민교육에 일정한 지침과 한계를 제시하는 동시에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와

규범은 그 자체로 ‘보편적’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되기도 한다. 즉, 헌법에 기

초한 민주시민교육은 그 내용과 기능을 중심으로 볼 때 크게 헌법 자체에 대

한 교육과 그에 기초하여 비판적이고 성찰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사회・
경제・문화생활을 영위하는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으로

구별될 수 있다.

헌법 자체에 대한 교육, 즉 헌법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기초를 형성한다. 공

동체 기본규범인 헌법에 대한 이해는 공동체의 민주공화적 실현의 질을 결정

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20) 헌법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차원과 법전문가교육

의 차원으로 구별될 수 있는데 민주시민교육의 차원에서는 일반교육과정의 법

교육이나 정치・사회교육을 구성하게 된다.21)
20) ‘헌법적 정체성(constitutional identity)’을 “헌법의 가치질서에 대한 공감과 이해”로 전제

하고 헌법교육은 시민을 헌법적 정체성의 주체로서 “소극적으로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이해와 수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여와 수호의 의지까지 갖추는 태도를 확립”

하도록 하는데 그 본질이 있다고 보는 견해로는 이덕연, “‘헌법적 정체성’의 확립과‘ ’자기

교육‘으로서 헌법교육”, 연세공공거버넌스와법 제4권제2호, 2013, 5쪽 참조.

21) 헌법교육의 성격과 민주시민교육, 법교육 및 정치교육 등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정상우/한

회련, “헌법교육의 성격 재정립과 실천 과제”,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1권 제1호, 2018,

151-172쪽; 조원용, “헌법교육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법과정책연구 제18집

제4호, 2018, 374-38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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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적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에 기초한 민주시민

교육은 시민으로 하여금 민주시민이 되게 하는 핵심덕성을 공동체 기본규범인

헌법을 통해 도출한 헌법적 시민성(constitutional citizenship)에 대한 교육을

의미한다.22)

헌법적 시민성은 인생관・세계관을 스스로 선택하여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

자의 생활을 자신의 책임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것, 즉 자기결정권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에 입각하여 자율적 삶을 영위하는 것을 기본

으로 한다. 이러한 개인적 자율성은 헌법은 물론 국제인권법이 보편적으로 보

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정점으로 하는 시민적 자유권을

통해 구현된다.23)

아울러 이러한 개인의 자율권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영역은 물론 민

주공화국의 주권체인 이념적 통일체로서의 국민을 구성하는 정치적 생활영역

에서도 발현되어야 하며, 특히 정치적 생활영역에서 발휘되는 개인의 자율권은

민주공화국을 결성한 공공의 목적(공동선) 실현에 복무하는 정치과정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여 선공후사(先公後私)의 방식으로 자기통치(self-government)를

실현하는 공공적 자율권으로 구현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공공적 자율권은

시민의 정치적 자유는 물론 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권리, 즉 참정권에

의해 구현되도록 헌법적 보장을 받는다.24)

헌법적 시민성은 개인적 자율성과 정치적 권리를 통해서만 온전히 구현될

수 없다. 생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문명적 조건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조건과 환경이 구

비되어야만 한다. 안전과 문명적 삶에 대한 공동체적 기반을 공유할 이익을 대

한민국 헌법은 ‘공공복리’라고 명명하는 한편25), 교육과 노동에 있어 국가의 특

별한 보장의무를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특색이 있다.26) 시

22)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으로 헌법교육을 상정하고 공화국의 구성원 교육, 최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교육, 주권을 행사하는 ‘대표자’에게 필요한 헌법교육으로 분석하는 견해가 있다

(조원용, 앞의 논문, 2018, 380-394쪽 참조). 대의민주제를 민주공화국의 기본요소로 상정

하면서 헌법적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의 내용과 필요성을 미시적으로 제시하고 있

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23)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다양한 시민적 자유와 그 파생적 권리를 보장하

고 있다.

24) 대한민국 헌법은 특히 참정권으로 제24조에서 선거권을, 제25조에서 공무담임권을 보장하

고 있다.

25) 헌법상 자유와 권리의 제한 사유로 공공복리를 적시한 헌법 제37조 제2항가 대표적이다.

26)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32조 제1항에서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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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활에서의 자율성이 사유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지만 재산권 행사

의 남용은 공공복리를 훼손한 위험이 클 수 있다. 독과점을 통해 시장의 지배

와 경제력을 남용하게 될 때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개인책임으로 전가할 수만은 없는 생존박탈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근대화

와 더불어 자연재난은 물론 인공적 위험의 빈도와 영향력이 커지는 환경 속에

서 쾌적한 환경의 중요성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복리에 입각하

여 안전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사회권)27)와 이러한 공공복리

를 위해 사유재산을 비롯하여 개인의 권리 행사를 절제할 의무(공공복리 적합

의무 혹은 사회적 기속성28))는 민주공화국에서 민주시민이 누려고 부담해야

할 공통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헌법교육에 더하여 헌법에 기초하여 헌법적 시민성을 함양하는 민주시민교

육을 통해 시민은 다양한 시민역량을 기를 것이 기대된다. 우선 시민적 자기결

정권을 통해 권리주체성 및 자기책임성이라는 시민역량을 배양할 수 있게 된

다. 정치적 자유와 참정권을 통해서는 공사구별능력과 정치적 능동성을, 사회

권을 통해서는 사회적 배려와 연대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29)

이와 같은 민주시민성의 요소와 그로부터 확인되는 시민역량은 무엇보다 국

가와 사회의 최고규범인 헌법에서 헌법계약의 방식으로 이미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이며, 헌법이 상정하는 민주시민의 인간상30)에 입각하여 민주시민의

역량과 덕성을 함양하는 민주시민교육은 무엇보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충실

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한다.31) 즉, 헌법에

27) 대한민국 헌법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근

로3권(제33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제35조), 혼인과 가족생활에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보장되도록 보장하고 있다.

28)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기속성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다(헌재 1998. 12. 24. 89헌마214 등,

판례집 10-2, 927, 944-955 참조). 그 극단적 예는 재산권을 공공필요에 따라 수용・사용
또는 제한하는 것인데 헌법 제23조 제3항은 이러한 공공수용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함

으로써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에 따른 재산권자의 사회적 의무를 최대한 수용하는 태도

를 보이고 있다.

29) 김종철・장철준・강일신, 헌법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의 사회적 합의 촉진방안 연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연구보고서, 2021, 23-32쪽 참조.

30) 이를 ‘주권자적 인간상’으로 개념화하여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이

해하는 견해로는 강경선, “헌법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민주법학 제50호, 2012,

334-337쪽 참조.

31) 이 점에서 민주시민교육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헌법교육을 “(헌)법언어공동체인

‘우리’ 속의 ‘나’ 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자기교육’이고 ‘자기도야’”라는 관점을 제시

하고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헌법교육이 “개인적 또는 집단적인 경쟁과 협력 속에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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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한 민주시민교육은 다양한 가치와 이념에 따른 우리 사회의 다원성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차이를 넘어 헌법적 시민성을 기반으로 각자의 시민역량을

발휘하여 공존・공생・공영하는 토대를 구축하는 국가와 사회의 일차적 과제

인 것이다.

2) 헌법의 특성과 헌법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에의 함의

(1) 헌법의 정치성과 민주시민교육에의 시사점

헌법은 법전 속에서만 그 존재의의가 있는 정태적인 규범이 아니다. 공동체

의 구성원이 국가권력의 담당자의 지위와 그 권력행사의 영향을 받는 수범자

의 지위로 구분된 가운데 끊임없이 소통하는 정치적 대화과정이 ‘역사적 실재

로서의 헌법’32)의 현실적 양상이다. 이러한 헌법의 정치성은 민주시민교육의

방법론적 지침을 제공해 준다. 헌법은 끊임없는 정치적 대화과정에 의해 시간

과 공간의 변화에 대응하여 동태적으로 변천하는 것이므로 민주시민교육은 그

러한 헌법적 진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치사회현실에서 제기되는 구체적 현

안들을 소재로 삼아 대화적 방법으로 운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의 정치성으로부터 민주시민교육에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33) 첫째, 민주시민교육은 국가에 의해 독점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민주시

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비현실적인 정치초월적 차원에서 규정되어서는 안되

며, 오히려 철저히 국민 개개인의 자율적 선택권이 존중되는 전제 위에서 다양

한 정치과정의 주체들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민주시민

교육은 학교교육 등 국가영역의 기초를 형성하여야 하지만 국가에 의해서만 독

점되어서는 안되며, 시민사회에서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조성적 지

원을 제공하는 외에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적 공감대로서 헌법의 의미를 함께 탐색하고 형성해나가는 ‘대화’”의 성격을 가지도록 이

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경청할 만 하다. 이덕연, 앞의 논문, 2013, 6쪽 참조.

32)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양한 국가의 헌법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에 현실적 규범력

은 간접적으로만 미치게 되는 비역사적 추상적 헌법”(Konrad Hesse, 계희열 역, 통일 독

일헌법원론 (제20판), 박영사, 2001, 3쪽 이하 참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역사사회적 현

실조건 속에서 존재하는 특정 국가에서 최고규범으로서 현실적 규범력을 직접적으로 발

휘하는 헌법”을 의미한다. 김종철・장철준・강일신, 앞의 보고서, 2021, 35-36쪽 참조.
33) 보다 자세히는 김종철・장철준・강일신, 앞의 보고서, 2021, 39-4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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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의 가치지향성과 민주시민교육에의 시사점34)

헌법이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국

가라는 공동체를 누가,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성원

전체의 공통된 합의, 즉 기본가치가 국가마다 다를 수 있고 실제로 다르기 때

문이다. 따라서 헌법의 기본가치의 차이에 따라 헌법의 본질 혹은 정체성

(identity)을 달리하게 된다.

최고규범인 헌법의 주요특성이 가치지향성이라는 점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

하여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무엇보다 헌법의 가치지향성은 민주시민교육의 내

용과 한계를 설정한다. 우선 소극적으로 헌법의 기본가치는 민주시민교육의 한

계를 설정한다. 헌법에 입각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민주공화국이 지

향하는 가치상대주의 및 다원주의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조화불

가능한 가치체계를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서, 헌법의 기본가치가 지향하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민주공화적 정

치제도의 실현이라고 전제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바탕한 자기목적적 존

재로서의 개인의 자율성을 부인하거나 주권재민, 법치주의, 권력분립과 같은

민주공화제의 기본원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전체주의와 같은 가치지향만

은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으로 포용될 수 없다는 점이다.

한편, 헌법의 가치지향성은 적극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필수적 내용을 설정

한다. 민주공화적 가치지향의 외적 한계를 설정하는 반헌법적 가치와의 구별은

역설적으로 민주공화적 기본가치의 필수요소에 대한 최대한의 실현을 반대급

부로 요청한다.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헌법의

가치지향성의 적극적 의의가 효과적으로 발현되어야만 민주공화체제가 구성원

의 자발적 의지와 행동에 따라 수호될 수 있게 된다는데 있다. 나아가 민주공

화국이 전체국가와 구별되는 핵심가치, 즉 개인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나 반

독재적(혹은 권력분립적) 법치주의의 실현은 전체주의를 제외한 다양한 정치

이념과 가치의 공존을 엄격히 보장하는 데서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시민

교육의 필수요소는 이처럼 다양한 정치이념과 가치가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으

로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극단적 전체주

의와 구별되는 조건 속에서는 최대한 개방적이고 다원화된 가치지향이 상호경

쟁하고 이러한 경쟁 속에서 정치사회질서가 자유롭고 민주공화적으로 형성되

는 민주공화국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 민주시민교육이 되는 것이다.

34) 이 단락은 김종철・장철준・강일신, 앞의 보고서, 2021, 40-42쪽을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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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헌법의 가치지향성은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그 한계에 대하여

양면적 지침을 제공한다. 우선 헌법의 가치지향성은 민주시민교육의 외적 한계

를 구획하며, 이는 헌법의 정치성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반입헌주의, 반민주공화국, 전체주의에

대한 배제와 비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가치지향성은 그 외적 한계

설정의 반대급부로 그 범위 내에서의 내용과 방법론의 자율성에 대한 최대한

의 보장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 차원에서 헌법의 가치지향성과 정치성은 상호

조화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상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게 된

다. 헌법은 바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적 가치로 표방35)하고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제도 형성의 과제를 국가에 부과하고 있다.

Ⅲ. 민주시민교육에서 사회적 합의의 의의와 한계

1. 헌법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이중적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헌법의 특성으로부터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그 기본적 내용과 한계가 확

인되고 설정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론적 차원에도 불구하고 민주시

민교육이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보편적’ 시민교육으로서 위상을 더욱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유된’ 헌법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국민들 사이

에 폭넓은 공감대, 즉 사회적 합의를 확보해야만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적 합의는 두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민주시민교육이 국가의 기본규범인 헌법에 입각하여 모두가 공존・공
생・공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공동체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자명한 이치를 모든 국민들이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

법에 기반하여 민주시민으로의 자질과 덕성을 함양하고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권리와 의무를 비롯한 법적 지위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자유롭고 민주적

인 의사소통을 통해 민주공화국의 구체적인 현안들을 해소할 수 ‘성찰

적’(reflexive)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

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35) 헌법 제31조 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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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첫 번째의 원론적 사회적 합의만으로 헌법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 단계로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주

체들과 민주시민교육의 수혜자들 주도하에 공유된 헌법적 가치와 원리들을 구

체적 정치사회현안에 발현되도록 하는 데에는 다양한 대안들이 경쟁을 할 수

밖에 없고 이 대안들을 어떻게 교육내용에 반영할 것인지의 방법에 대한 2차

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2차적인 사회적 합의 또한 민주공화

국 헌법이 구현하는 이념과 원리 및 제도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2. 민주시민교육의 구체적 내용과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의의와 한계

1) 민주시민교육의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결정준거인 헌법과 그 함의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한 그 준거를 헌법으로 삼

게 된다면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대립에 의한 민주시민교육의 교육내용과 방

법에 대한 제2차적 합의도 중요한 토대를 구축하게 되는 셈이다. 만일 민주시

민교육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다원적 공존체제를 추구하는 정치

성과 가치지향성을 내포한 헌법 그 자체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사

회적 불편부당성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이행하기 위한 준거로서도 기능하게 된

다. 시민의 약속인 헌법이 내포한 가치와 그 구현을 위한 기본원리 및 원칙들

은 탁상공론을 위한 장식이 아니며 시민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다양하

고도 복합적인 현안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기본지침이다. 이

런 전제에 있게 될 때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다

음과 같은 최소한의 인식을 공유하여야 한다.

(1) 다양성은 전제이지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

모두가 공유하는 헌법에 기초한 ‘보편적’ 민주시민교육은 교육의 정치적 중

립성(neutrality) 혹은 불편부당성(impartiality)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정치적 불편부당성이 정치적 소재의 회피나 정치적 평가의 절대적 배

제를 의미하는 정치적 진공상태, 즉 ‘탈정치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이 편향성 시비에 휘둘리

게 된 것도 정치적 불편부당성을 탈정치화로 오해하는 것36)에서 비롯된 것이

36) “민주시민교육이 확대되면 학교가 정치화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는 식의 주장이 대

표적이다. 정경희, “축사”, 민주시민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의원 김기현・한국교원
단체총연합・한국교육정책연구소 공동주최 토론회 자료집(2022,11.21), 1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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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불편부당성은 정치적 다양성을 부정하고 정치적 무정견을 표준으로

삼거나 특정 이념이나 원리를 획일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

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방식으로만 달성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원적

정치현실에서 실체적 내용이나 가치를 중심으로 완전무결한 중립이나 공정은

논리모순이며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가치지향적인 민주공화국 헌법에서 절대

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전체주의를 신봉하여 실현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가치

상대주의와 다원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활동일 뿐이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되는 헌법교육이 정치의 주체로서 능동적 시민을 길러내는 과정임을

고려한다면, 헌법교육의 소재로는 정치적 쟁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활발한 관점의 교류와 토론을 위해서 정치적 쟁점의 활용은 요구되는 바이기

도 하다.37)

단순히 법문서속의 활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재하는 헌법,

즉, ‘살아있는 헌법’(living constitution)38)의 실체를 고려할 때 현실적실성이

결여된 교육내용과 방법은 민주시민교육의 무력화시킨다. 다시 강조하자면, 기

본적인 헌법교육의 내용을 넘어 다양한 현실적 소재를 활용하거나 특정한 헌

법 해석 혹은 관점의 당부에 관하여 합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전

제조건인 다원성을 부인하는 것이며, 민주시민교육이 표방하는 자율적이고 능

동적인 시민의 양성이라는 이상에서도 벗어나는 것이다.39)

37) 민주시민교육의 실현방안에 관하여 전범이 되고 있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 3원칙

중 두 번째인 ‘논쟁성 유지’ 원칙, 즉,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논쟁적

인 사안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조상식, “‘보이

텔스바흐(Beutelsbach) 협약’과 그 쟁점에 대한 교육 이론적 검토”, 교육철학연구 제41

권 제3호, 2019, 157-159쪽 참조). 논쟁적이라고 해서 사회적 합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

어 아예 교육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원주의와 가치상대주의에 입각한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

38) ‘살아있는 헌법(living constitution)’은 미합중국에서 유력한 헌법해석론인데, 헌법은 역동

적 의미를 가지거나 사회변동에 조응하여 적절하게 변화해야한다는 의미에서 살아 움직

이는 생물로서의 속성을 가지므로 헌법의 문언을 해석할 때 현대적 사회상황에 대한 고

려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Bruce Ackerman, “The Living Constitution”, 120

Harvard Law Review 1738[2007]). 유럽인권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에서

도 같은 취지로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을 ‘살아있는 문

서’(living document)로 이해하는 협약해석론을 정립해오고 있는데 인권협약의 해석이 체

약국들의 정치현실과 조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https://www.coe.int/en/web/

help/article-echr-case-law).

39) 이점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평가를 특정된 개별적 교육 자체에 국한하여 진행하고 낙

인화하는 것은 경계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민주시민교육의 담당자가 피교육자의 자율성

을 침해할 수 있는 과도한 편향성을 교육자료의 선택과 교육내용에서 보이는 사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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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적 가치질서에 입각하여 참여자의 선택과 필요가 실현되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주체는 교육의 수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헌법적 지식을 주

입하거나 교육자 스스로의 정치적 이념을 강요해서는 아니되고, 다원적 공존・
공생・공영의 민주공화국이라는 제1차적 사회적 합의에 의해 ‘공유된’ 헌법적

가치에 바탕하여 모든 현실적 현안에 대해 비판적이고 성찰적으로 행동하는

능동적 시민을 지향하기 위해 교육수용자의 자율적인 참여를 극대화하는 방향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40) 인간존엄에 기초한 주체의 자율성이라는 핵심적 헌

법가치를 전제로 하여 사회내 존재하는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는 토대위에서

민주시민교육 수혜자에게 특정한 관점을 주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민주시

민교육의 방법론적 기초가 되며 이는 곧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은 물론

공공적 자율성에 입각한 헌법적 시민성을 추구하는 민주공화헌법이 지향하는

핵심요소라는 점에서 그 함의가 크다.

2) 헌법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구체적 사례

민주시민교육의 편향성을 우려하는 관점에서는 주로 민주시민교육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에 있어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현행 민주시민교육에서 사회적 합의가 성숙되지 않은 사례로 예시되는 것이

“촛불시위, 세월호 등에 대한 편향적 취급”, “헌법적 가치인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토지공개념”,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기술, 자본주의 단점 부각 등

사회주의적 표현” 등이다.41) 그런데 사회적 합의를 명분으로 내건 이러한 접근

법은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에 따른 사회적 합의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좀 더

숙고가 필요해 보인다.

우선 이에 앞서 이런 소재와 주제를 다루는 방식, 예컨대, 편향된 의도를 가

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해당 교육담당자에 대한 제재와 같은 개별적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는 있어도 민주시민교육 자체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논거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그런 편향성 자체를 당해 개별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시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육담당자가 제공되는 계속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의 덕성과 역량을 일정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스스로 체득하게 되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 민주시민교육

이기 때문이다.

40) 보이텔스바흐 합의 3원칙 중 세 번째인 ‘학생의 정치적 행위능력의 강화’ 즉, 수요자인 학

습자가 사회의 정치 상황과 자신의 입장을 분석하고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존 정치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조성식, 앞의 논문, 2019, 158-159쪽)이 바로 이러

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41) 김기현, “인사말”, 민주시민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의원 김기현・한국교원단체총연
합・한국교육정책연구소 공동주최 토론회 자료집(2022,11.21),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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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교육주체의 주입식 혹은 강압적 방식이 문제라면 이러한 주장은 경청할 가

치가 있다. 일방적 주입식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에 해당하는 독일식 시

민정치교육의 대원칙인 보이텔스바흐 합(Beutelsbacher Konsens)의 3원칙 중

첫 번째인 ‘강압금지 원칙’42), 즉, 바람직한 견해라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생각

할 여유를 주지 않음으로써 독자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다

는 원칙에서 금기시하고 있듯이 개인적 자율성에 입각한 헌법적 시민성의 덕

목을 훼손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을 두고 민주시민교육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그 편향성이나 방법적 오류에 대해 개별적으

로 시시비비를 가려야할 사안이 있다면 충실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런 소재와 주제들을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으로 삼는 것 자체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소재와 주제들이 헌법을 준거로 하

여 보았을 때 헌법적 시민성을 함양하는데 부적절한 것인지, 헌법에 기초한 민

주시민교육에서 요구되는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

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촛불시위와 세월호사건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실관계와 가치판단의 부분

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가권력의 오남용이나 해태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

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헌법 전문에서 다짐하면서

형성된 입헌적 민주공화국의 정치적・사회적 현실을 충격적으로 보여준 전국

민적 관심사였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 소재를 민주시민교육

의 교육내용으로 삼는 것 자체가 그 사안과 관련하여 특정 정치사회세력에게

어떤 유불리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사회적 합의의 불비를 의미하는 것

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논리라면 사회적 합의란 모든 혹은 대다수의 이해

당사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누군가가 반대한다면 사실상 민주

시민교육의 다양성을 심각하게 후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시민교육이 정

치적, 사회적 합의에 기초를 두고 형성된 공동체의 근본규범이자 헌법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공적 제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

하되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에 입각하여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민주시민교육이 학교교육인지 학교 밖 교육인지, 학교교육이라고 하더라도 교

육단계별 수준에 따라 국가와 교육주체 및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가 효과적으

로 조율될 수 있는 절차나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인정될 수도 있다.

한편 토지공개념이나 대기업 관련 소재,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와 관련한 부

42) 조상식, 앞의 논문, 2019, 157-15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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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역시 개별적 사안별로 구체적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수준

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소재로 부적절하다는 원론적 평가를 사회적 합의를 들어

개진하는 것은 공감하기 힘들다. 사회적 합의의 제1차적 준거인 우리나라의 헌

법은 토지공개념이나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에 대한 가치적 판단을 직간접적으

로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

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국가의 질서유지과제를 명문화하고 있고 제119조 제2

항 등 여러 조항에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

가의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의 여지를 인정하고 있기에 이를 구체적 현실에

서 어떻게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이

지 아예 교육의 내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의 기초인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와 관련한 이념적 가치판단과 관련하여서도 헌법은 침

묵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인 가치지향성을 표방하고 있다. 헌법은 특히 헌법

제119조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과 창의”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하면서도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또한 헌법적 목표임을

천명함으로써 사회경제영역에서 재산권과 공공복리는 사유재산제의 철폐에 기

초한 계획통제경제뿐만 아니라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반문명적 약탈경제로

전락할 수 있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를 용납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 모두가

호혜공영(互惠共榮)하는 실질적인 사회정의가 보장되는 국가, 환언하면 자본주

의적 생산양식이라든가 시장메카니즘의 자동조절기능이라는 골격은 유지하면

서 근로대중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득의 재분배, 투

자의 유도・조정, 실업자 구제 내지 완전고용, 광범한 사회보장을 책임있게 시

행하는 국가 즉 민주복지국가”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43)

오히려 기본적 사회적 합의인 헌법이 설정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기

본적 가치질서를 아전인수격으로 선별적으로 접근하여 민주시민교육의 다양성

을 부정하려는 접근44)이 헌법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의 기능과 역할을 위축시

킬 수 있다.

43)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판례집 1, 357, 377-378.

44) 예컨대, 손덕제,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과 방향성의 재정립”, 민주시민교육, 무엇이 문제

인가? , 국회의원 김기현・한국교원단체총연합・한국교육정책연구소 공동주최 토론회 자

료집(2022,11.21), 39-6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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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 축소・폐지보다 확대・강화되어야 할 민주시민교육
교육내용을 이루는 소재나 주제의 선정 자체가 아니라 이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시비는 충분히 예상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 모든 것이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 없고 운용에 있어 모든 사항을 관리할 수도 없고 관리

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런데 이처럼 편향적 교육방법과 운용상의 문제를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민주시민교육의 축소나 폐지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법이 못된다. 민주

시민교육의 축소나 폐지는 민주공화국 시민의 헌법적 시민성의 질을 하향화하

여 정치적 공감력과 판단능력 및 능동적 행위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시민들의

공화국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편향적 민주시민교육의 위험성은 그 축소

나 폐지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법을 통해

극복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기회의 보장은 혹여나 있을 수 있는 강압적, 주입

적, 획일적 민주시민교육의 오류를 극복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사회의 기본규범인 헌법에 기초하여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의 결정에 있

어 헌법적 가치기준에 따르는 것, 즉 헌법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이야말로 민

주시민교육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는 최소한의 공약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고,

민주시민교육으로서 헌법교육의 대부분은 학교교육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영역 또한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공공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정당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의 민주시민교

육 또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영역, 특히 학교

교육에서 논쟁적인 소재나 주제를 다루는 민주시민교육이 다양한 이해당사자

의 공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개연성이 없지는 않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싼 대립구도는 독일과 같이 정당을

중심으로 정파간의 대립에 기초하고 있다기보다는 사회세력간 이념적 대립에

기초하고 있으며, 주로 학교교육 안에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논

의되고 있다. 정당 내 연구소 또는 정당이 설립한 재단이 민주시민교육 내지

헌법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당이 학교교육

밖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일정한 이념적 지향

점 표방하는 민간영역 내 단체들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결국 공공영역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의 현실을 정당 등 다양한 주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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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경쟁적 교육이 가능한 환경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공공과 민

간, 학교와 학교 밖이 다양하고 풍부한 민주시민교육을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에 기반한 다원적 민주공화국에 민주시민교

육의 필요성을 관철하는 정도(正道)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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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eed and Direction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Based

on the Constitution

45)Kim, Jongcheol*

Since the Constitution provides guidelines for political and social order as

the "highest moral norm of the people's life and the value norm of political

life" enacted by the national consensus, democratic civic education should

focus on reminding the meaning of these constitutional promises to citizens

and cultivating citizens' democratic capacities to lead civic life by using

them as common sense norms of conduct. In this sense, the foundation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should be the Constitution, which means that

democratic civic education should not only provide education on the basic

knowledge of the Constitution, but also education on constitutional citizenship,

which is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 as the basic norm of the community

and the core virtues that make each citizen a democratic citizen.

On the other hand, constitutional citizenship becomes a task of constitutional

practice in which citizens, as individuals, cultivate autonomy in both private

and public spheres and recognize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political

participation as a right and duty at the same time, as well as the social

right based on public welfare, which is the right to enjoy safety and freedom

from various dangers and risks, and the obligation to exercise individual

rights, including private property, in harmony with public welfare.

Furthermore, since constitutional citizenship is already a social agreement

in the form of a constitutional contract in the Constitution, which is the highest

norm of the state and society, constitutional civic education based on the

Constitution should contribute to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this social

agreement can be faithfully understood and practiced. The values implicit in

the Constitution as a civic promise and the basic principles for its implementation

* Professor, Yonsei University School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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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 as practical guidelines for rationally resolving the diverse and complex

issues that arise in concrete civic life, and the social consensus on the content

and methods of civic education should share two minimum recognitions.

First, diversity is a premise, not an object of consensus. Second, the choices

and needs of participants must be realized based on the constitutional value

order.

In conclusion, considering the primal necessity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in light of the Constitution, the supreme norm of a democratic republic, it

would be a denial of the necessity and constitutional legitimacy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to argue for the reduction or abolition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by blaming the lack of social consensus for some biased teaching

methods and operational problems in recent years. Rather, democratic civic

education based on the Constitution, which is the social consensus itself, should

be further revitalized to solve its operational problems head-on. It should be

kept in mind that democratic civic education is the right alternative to build

a political and social foundation to overcome the divisive and conflictual

situation our society is facing.

Keywords : civic education, democratic civic education, constitutional education, 
social consensus, citizenship, constitutional citizenship


